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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한민국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정부가 미래에도 한국에

서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에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인권이 신장되었으며 정부가 네 차례나 바뀌었

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다. 정당정

치가 실패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

고 국가는 이를 해결하지 못해내고 있다. 정치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발전적인 경

로를 따라 순조롭게 이행하지 못하고, 사회 갈등과 분열, 대통령1인과 집권세력에 의

한 국정의 독단적 운영, 지역주의에 의한 국정운영에서의 파행과 정치제도의 왜곡, 

지역주의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에 따른 지역과 사회구성원간의 갈등, 집권세력들

에 의한 부정과 부패의 반복, 국가운영에서의 리스크의 증대, 승자독식의 구조와 문

화의 심화 등을 초래한 것에는 대통령제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대통령제정부가 안고 있는 제도내재적인 문제점과 한국 사회에서 대통

령제정부가 작용함에 있어 초래하거나 심화시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러한 문제점은 정치인들의 개인적 수준에서의 반성이나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

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한국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사회로 나아가고 국정운영이 

정상화되고, 국정운영의 리스크와 사회의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대통령제정부형

태를 폐지하고, 사회 구성원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고 위의 폐단을 줄일 수 있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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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혼합제정부 또는 의회주의제정부로의 변경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대통령제정부는 국가운영과 사회 발전에 있

어 효용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지속가능성도 낮다고 제시한다. 

주제어: 한국의 정부형태, 대통령제정부, 대통령제정부의 지속가능성, 지역주의, 자

원배분

Ⅰ. 序  論

  1949년에 K. Loewenstein이 미합중국의 大統領制政府(presidentialism, presiden-

tial government)를 수입한 나라들을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미합중국

에서 대통령제정부는 좋은 정부와 국민에게 안전을 가져다주고 정치적인 안정을 

선물하였지만, 역사는 반복을 싫어하는지 이것이 다른 나라에 移植되었을 때는 당

초 기대와 달리 그 나라에 좋은 정부도 가져다주지 못하였고, 제도들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1)

  대통령제정부는 미합중국에서 처음 구상되고 제도로 만들어졌을 때도 그랬지만 

현재까지도 같은 서양에 속해 있으면서도 유럽의 각 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역사적 발생 배경을 볼 때에도 대통령제정부는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독

립한 미합중국이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면서 처음 구상한 제도이다. 이는 미합중국

에서 영국과 같이 왕을 두고 그 아래에 집행부로서 내각을 두는 立憲君主制에서 

탈피하여 보다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공화제 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고안한 제

도였다.2) 당시 영국의 상황을 보면서 세습되는 왕에게 국가를 맡기는 것은 위험

1) K. Loewenstein, “The presidency outside the United States: a study in comparative politi-

cal institu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Volume 11, Issue 3(August, 1949), 452쪽 참조. 

G. Sartori도 미합중국을 제외한 대통령제국가에서는 대부분 잘 운영되지 못했으며, 민

주주의의 기반이 취약한 국가들에서 대통령제정부는 쿠데타 등에 의해 파국을 맞이하기 

쉬운 취약한 제도라고 본다. Giovanni Sartori, Comparative Constitutional Engineering: An 

Inquiry into Structures, Incentives and Outcomes(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7), 86쪽 참조.
2) 미합중국 헌법의 기초자들은 프랑스에서 혁명의 방법으로나 폐지할 수 있는 모순을 안

고 있었던 군주제 형태의 정부를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

었다. 그리고 식민지 지식인들은 영국보다 더 자유로운 세속의 정부를 원했고, 이를 실

현함에 있어 왕의 영향력 하에 있는 법원은 더 이상 재판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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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는 교훈을 얻은 미합중국의 지도자들은 이와 다른 방식의 국가운영체제

를 구상하였다.3) 물론 이러한 국가운영체제는 고대 그리스시대와 로마시대부터 

내려온, 인간에게 가장 좋은 정부는 어떠한 정부인가 하는 ‘좋은 정부’(good gov-

ernment)에 관한 철학과 논의구도 속에서 구상된 것이다.4) 

  북아메리카에서 창안된 대통령제정부는 먼저 라틴아메리카에서 도입하기 시작

하여5) 19세기 중엽에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를 도입하여 近代國家로 

이행하는 징표로 삼았다.6)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을 보면, 페루는 혼합제정

부를 채택하고 있고, 볼리비아와 가이아나는 또 다른 형태의 혼합적인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

권력분립에 따라 왕으로부터 독립된 재판을 더 선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군

주제보다는 공화제와 민주정에 대하여 더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Matthew Soberg 

Shugart/John M. Carey, Presidents and Assembles(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4쪽; Bernard Bailyn, The Ideological Origins of the American Revolution(Cambridge/ 

Lond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142쪽 이하, 161쪽 이하, 

272쪽 이하, 321쪽 이하 참조. 반면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의 나머지 군주제국가에서는 

19세기 이래 수차례의 민주화와 반민주화(antidemocratic backlash)를 거쳐 오늘날의 의회

주의제정부와 같은 모습에 도달하였다. Klaus von Beyme, Parliamentary Democracy: 

Democratiztion, Destabilization, Reconsolidation, 1789-1999(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16쪽 이하 참조.
3) 영국의 의회주의제정부와 미합중국의 대통령제정부를 비교한 논의로는 Walter Bagehot, 

The English Constitution(Glasgow: Fontana, 1963) 참조. 
4) G. Sartori는 ‘좋은 정부’란 공동체의 당면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촉진하는 정부를 말하고, 이에 반하여 ‘나쁜 정부’란 불안정하고 무능하면서 

비효율적이고, 무기력한 부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G. Sartori(註 1), 154쪽.
5)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미합중국의 민주주의 모델을 도입하는 과정에 관한 논의는 Peter 

H. Smith, Democracy in Latin America: change in comparative perspective(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20쪽 이하 참조. 
6) G. Sartori는 남북 아메리카의 모든 국가에서는 순수한 대통령제정부가 발견되는 반면에 

유럽에 순수한 대통령제정부가 없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유럽에서 입헌주의정부(consti-

tutional government)가 운영되기 시작하였을 당시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는 세

습군주가 존재하였던 반면에 신대륙에서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공화국으로서 독립을 맞

이하게 되어 국가원수, 즉 대통령을 선출해야만 했던 점을 든다. G. Sartori(註 1), 86쪽. 

이런 점에서 보면, 미합중국의 대통령제정부가 라틴아메리카의 각 나라에 수용된 계기

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독립과 함께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초기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공화국에서 세습정부가 아닌 ‘임기가 정해진 행정부’로서 이

들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모델은 미합중국의 대통령제정부였다. M. S. Shugart/J. 

M. Carey(註 2), 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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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 멕시코, 과테말라는 대통령제정부를 채택하고 있다.7)

  그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겨난 신생 독립국가들이 근대국가를 수립하

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라틴아메리카의 뒤를 이어 대통령제정부를 

도입하였다. 현재 아시아지역에서는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대통령제정

부를 채택하고 있고, 아프리카지역에서는 베넹, 가나, 나이지리아, 말라위가 대통

령제정부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재 아시아지역에서 일본국, 오스트레일리

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네팔, 인디아, 방글라데시, 피

지와 아프리카지역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모리셔스는 議會主義

制政府(=議院內閣制政府 parliamentarism, parliamentary government)를 채택하고 있

다. 아시아지역에서 混合制政府(semi-presidentialism, premier-presidentialism, hybrid 

system)8)를 채택하고 있는 타이완, 스리랑카9)와 아프리카지역에서 혼합제정부를 

7) G. Sartori는 대통령제정부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라틴아메리카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대통령제정부는 허약하고 불안정한 것으로 본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상당수 국가들은 아직도 불확실한 민주주의, 또는 ‘파괴나 전복에 매우 취약한’ 정치체

제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특히 에콰도르, 볼리비아, 온두라스,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

국은 가난하고 미래가 어두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의 핵심적 정치문

제가 대통령제정부를 채택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G. Sartori(註 1), 91쪽 이

하 참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정부에 관하여는 Scott 

Mainwaring/ Matthew Soberg Shugart, Presidentialism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양동훈, “대통령제와 민주주의 공고화 문

제: 브라질의 경우,” 社會科學硏究(慶星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第13輯(1997), 5쪽 이하; 

양동훈, “민주화와 권위주의체제 유산의 청산문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비교,” 라틴

아메리카연구, 9권 1호(1996), 171쪽 이하; 양동훈, “대통령제와 그 정치적 개연성의 문

제: 아르헨티나 사례,” 社會科學硏究(慶星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第15輯(1999), 5쪽 이

하 참조.  
8) 혼합제정부를 대통령제정부 및 의회주의제정부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혼합제정부라는 

개념이 독자적인 정부형태로 성립할 수 있는가, 성립한다면 이를 결정하는 구성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Maurice Duverger, 

“A New Political System Model: Semi-Presidential Governmen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ume 8(1980), 166쪽 이하; Juan J. Linz, “Presidential or Parliamen-

tary Democracy: Does It Makes a Difference?,” Juan J. Linz/Arturo Valenzuela(eds.), The 

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 Comparative Perspective(Baltimore/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48쪽; Robert Elgie, “A Fresh Look at Semi-Presiden-

tialism: Variation on a Theme,” Journal of Democracy, Volume 16, Issue 3(2005), 100쪽 

이하; G. Sartori(註 1), 121쪽 이하; M. S. Shugart/J. M. Carey(註 2), 18쪽 이하; 鄭宗燮, 

憲法學原論(서울: 博英社, 2011), 931쪽 이하; 김정현, 이원정부제(서울: 금붕어, 2009), 15

쪽 이하 참조. G. Sartori는 혼합제정부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과 의회다수파가 

일치할 때에도 순수한 대통령제정부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 반대로 의회소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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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 있는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말리,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

제르를 함께 고려하면,10) 혼합제정부가 유럽지역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11) 아시

아지역과 아프리카지역에서도 오늘날에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제정부를 모델로 한 

대통령제정부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12)   

  한국의 경우에도 1945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서 독립하여 근대국가를 수 

립하는 과정에서 의회주의제정부, 대통령제정부, 혼합제정부에 대한 논의가 분분

하였고, 각 정치세력들도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1947년 2월에서 3월에 걸쳐 

南朝鮮過渡立法議院에서 헌법에 대한 논의를 할 때에도 韓國民主黨이 중심이 되

어 작성한 南朝鮮過渡約憲案은 의회주의제정부를 채택하였고, 申翼熙가 중심이 

된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의 헌법안에서는 대통령제정부를 채택하였으며, 대한민

국임시정부의 金朋濬이 중심이 된 臨時憲法起草委員會의 헌법안은 혼합제정부를 

와 결합된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권한이 순수한 의회주의제정부의 경우와 같은 

상징적 수준으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혼합제정부는 대통령제정부와 

의회주의제정부를 개조한 것(alternation)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Maurice Duverger의 

해석을 거부하고, 이는 하나의 독자적 시스템이며, 다만 그 체계 안에서 현실적인 상황

의 전개에 따라 대통령제정부나 의회주의제정부의 방향으로 요동(osciliation)이 일어나

는 것이라고 한다. G. Sartori는 프랑스의 정부형태가 유연한 二元的 政府構造(flexible 

dual authority structure)를 가지는 ‘진정한 혼합적 시스템(a truly mixed system)’으로, 정

부와 의회의 다수파 간의 조합에 따라 대통령과 수상 가운데 누가 최고수장(first head)

이 되는지가 변동하는 시스템이라고 본다. G. Sartori(註 1), 124쪽 이하.

 9) G. Sartori는 1919-1933년 바이마르 헌법체제를 혼합제정부를 최초로 구현한 형태로 간

주하면서, 프랑스와 함께 프랑스 모델을 그대로 본떠 헌법을 제정한 포르투갈과 스리

랑카의 정부형태를 혼합제정부의 다른 예로 들고 있다. 특히 1978년 헌법상 스리랑카

의 정부형태는 프랑스 헌법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훨씬 강화

하여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부형태와 흡사하게 되었다고 본다. G. Sartori(註 1), 127쪽 

이하 참조. 
10) 그동안 혼합제정부는 유럽의 의회주의제정부에서 파생된 정부형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혼합제정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유럽 국가들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

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뤄진 대표적인 연구로는 M. Duverge(註 8), 165쪽 이하; K. v. 

Beyme(註 2), 4쪽 이하 참조. 그러나 최근 들어 유럽 이외 지역에서 혼합제정부를 채택

하고 있는 국가들에 관한 연구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

는 Robert Elgie/Sophia Moestrup(eds.), Semi-presidentialism outside Europe: a compara-

tive study(London/New York: Routledge, 2007) 참조. 
11) 혼합제정부를 채택한 국가들을 분류함에 있어서는 학자들에 따라 의견에서 차이가 있

기도 하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정현(註 8), 25쪽 이하 참조. 
12) Matthew Søberg Shugart, “Comparative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R. A. W. Rhodes/ 

S. A. Binder/B. A. Rockman(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Institutions(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351쪽 이하; 鄭宗燮(註 8), 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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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였다.13) 그해 개최하려던 제2차 美蘇共同委員會(5. 21.-10. 18.)는 결렬되었

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 각 정파가 제출한 答申案들에서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미소공동위원회대책위원회의 헌법안, 한국민주당 중심의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의 헌법안, 좌우합작위원회 중심의 시국대책협의회의 헌

법안 모두 대통령제정부를 채택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14)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헌법안을 절충․통합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朝鮮臨時約

憲도 대통령제정부를 채택하는 것으로 입안되었다.15) 

  이와 같이 1945년 8월 우리나라가 독립된 후 처음으로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헌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제정부 이외에도 의회주의제정부와 혼합제정부에 

대한 견해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1948년국회가16) 건국헌법인 

1948년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합중국의 

정부형태를 도입하는 맥락에서 대통령제정부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1948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제정부가 미합중국의 대통령제정부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

니지만 기본적인 구조에서 미합중국에서 창안한 대통령제정부를 수용하였다.17) 

  대한민국 건국시기부터 대통령제정부를 채택한 이후 1960년헌법에서 잠시 의회

주의제정부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1962년부터 대통령제정부를 채택하여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정부는 우리에게 익숙하다. 그 기간중 이승만정

부가 1950년 6․25동란을 거치면서 공산주의세력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로 

가는 기틀을 다진 것이나, 박정희정부가 국민소득 100달러 아래의 사회생산력을 

가졌던 한국이 고도성장정책에 성공하여 오늘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에까지 

13) 김수용, 건국과 헌법(서울: 景仁文化社, 2008), 89쪽 이하; 정상우, “美軍政期 中間派의 

憲政構想에 관한 硏究”(博士學位論文, 서울大學校 大學院, 2007), 189쪽 이하.
14) 김수용(註 13), 119쪽 이하; 정상우(註 13), 195쪽 이하; 홍기태, “해방후의 헌법구상과 

1948년 헌법성립에 관한 연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편), 법과 사회, 창간호(1989. 8.), 

172쪽 이하. 참조.
15) 김수용(註 13), 155쪽 이하; 이영록, 우리 헌법의 탄생(파주: 서해문집, 2006), 68쪽 이

하; 신우철, 비교헌법사(서울: 법문사, 2008), 395쪽 이하 참조.
16) 1948년국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鄭宗燮, “1948年 國會의 法的 性格,” 憲法硏究 5(서울: 

博英社, 2005), 165쪽 이하를 보기 바람.
17) 1948년헌법이 채택한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한태연, “제헌헌법의 신화 -이상과 타협과 

착각의 심포니,” 동아법학, 제6호(1988); 김철수, “유진오의 헌법초안에 나타난 국가형

태와 정부형태,” 한국사 시민강좌, 제17집(1995/1997); 권영설, “이승만과 대한민국헌

법,” 유영익(편), 이승만 연구: 독립운동과 대한민국건국(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서희경,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기초와 수정: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

연구, 제31집 제4호(2003. 5.)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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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게 한 것에는 ‘開發獨裁’(developmental dictatorship)에 힘입은 바도 있지만 대

통령제정부를 채택하여 집중된 리더십에 기초하여 국정을 운영한 것에서 그 결실

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의회주의제정부를 채택하였더라면 낮은 정

치문화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간의 심각한 이념적 대결 속에서 공동체의 의

사를 결집시키지 못하고 정치투쟁을 일삼아 아프리카의 여러 정부가 파행을 노정

해왔던 상황과 같이 되었으리라고 본다.18) 

  그런데 1992년 김영삼정부의 출범으로 민주화가 실현되고 김대중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정부를 거치면서 종래 비판을 받던 군부세력에 기반을 둔 독재나 권

위주의체제가 해소되었음에도 국정운영에서는 여전히 대통령 1인의 권력집중과 

독주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계속되는 국정운영의 난맥은 대통령제정

부를 채택하고 있는 것에 많은 원인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19) 

  민주화 이후에는 종래의 대통령제정부를 변경하여 그에 합당한 정부형태로 변

경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국정운영에서도 구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하며 종래 권위주의적 대통령제하에서 형성

된 정치문화도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가 외형적으로는 민주화단계로 접어들

었지만 국민의 의식은 이에 맞게 변하지 못하고 그 의식과 행동은 여전히 강력한 

1인의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고 가는 문화에서 형성된 것 그대로 온존하여 왔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와 정치문화는 그대로 둔 채, 정치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대통

령을 정점으로 하는 독점적 권력을 장악하는가 하는 현실적인 權力鬪爭에만 몰두

하여 왔고,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는 과거 독재나 권위주의체제에서 경험한 것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대통령 친인척들을 포함한 권력핵심부를 중심으로 하는 권

력형 부정과 비리, 집권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른 공무원들의 대대적인 교체와 퇴

18) 아프리카에서 의회주의제정부를 채택했던 국가들에서 발생한 정치적 불안정에 관해서

는 Donald L. Horowitz, “Comparing Democratic Systems,” Larry Diamond/Marc F. 

Plattner (eds.), The global resurgence of democracy(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143쪽 이하 참조.  
19)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권력구조문제에 대하여 모색한 논의로는 예컨대, 李行, “민

주적 공고화와 대통령제: 협의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선거와 한국정치(1992), 391쪽 이

하; 河奉逵, “大統領制의 比較體制理論的 접근,” 선거와 한국정치(1992), 419쪽 이하; 양

동훈, “한국대통령제의 개선과 대안들에 대한 재검토,” 韓國政治學會報, 33輯 3號

(1999), 91쪽 이하; 국제평화전략연구원(엮음), 한국의 권력구조논쟁(서울: 풀빛, 1997); 

박호성/이종찬 외, 한국의 권력구조논쟁 Ⅱ(서울: 풀빛, 2000); 박호성(편), 한국의 권력

구조논쟁 Ⅲ(서울: 인간사랑, 2002); 강원택,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서울: 인간

사랑, 2006)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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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공직이나 공기업 등에 집권세력과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적 연고에 따른 ‘자

기 사람 심기’, 대통령 1인의 의사에 따른 독단적 국정운영의 폐단, 시장에 대한 

정부의 불합리한 간섭과 통제 등은 민주화이후 정부가 교체되어도 여전히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이 반복해온 행태이다. 과거에는 지배정당이나 지배적 정치세력이 

장기 통치를 하는 것에서 온갖 폐단이 발생했지만, 정부교체가 가능해진 이후에 

전개된 국정 운영의 행태를 경험하면서, 권력구조상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종래의 폐단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대통령제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산되었다.20)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명박정부에서 국회

의장은 자문기구를 만들어 개헌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추진하기도 하였다.21) 

  이미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가 국정운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고 

퇴진하면서 이 시기에 대통령제정부에 대하여 강한 회의가 생겨났다. 이 시기를 

경험하면서, 가령 헌법의 개정이 쉽지 않다면  현행 헌법을 유지하면서도 ‘대통령

제를 성공시키는 길’이 없는가 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 결

과 고안된 것이 현행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國務總理制度의 운용을 통하여 대

통령제정부의 문제점을 극복해보고자 한 방안이었다. 이는 국정운영의 현실에서 

내치의 대부분을 국무총리에게 위임하여 국무총리가 내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

통령은 외교, 국방, 안보, 통일이라는 보다 큰 차원의 일들을 다루게 하는 방식이

다.22)

  이 연구에서는 1948년헌법에서 채택한 이래 현재 1987년헌법까지 유지하고 있

는 대통령제정부가 한국 사회에서 정부형태로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 그 모색의 한 결과로는 예컨대, 안상수(엮음), 한국 권력구조(서울: 광일북스, 2009); 우

윤근, 한국정치와 새로운 헌법질서: 여의도정치, 이대로 좋은가?(서울: 리북, 2009); 대

화문화아카데미(편),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대화출

판사, 2011)를 보기 바람.
21) 이러한 활동의 결과는 헌법연구자문위원회[편],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서울: 

헌법연구자문위원회, 2009)를 보기 바람.
22) 이에 대한 모색의 하나로는 박세일 외, 대통령의 성공조건Ⅰ(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2)에 실린 글들을 보기 바람. 국무총리의 운용방법에서 이른바 ‘실질적 총리제도’ 

또는 ‘책임총리제도’의 구상도 이런 맥락에서 모색되었다. 정종섭, “대통령의 역할 재

조정,” 위의 책, 141쪽 이하; 鄭宗燮(註 8), 1298쪽 이하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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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美合衆國의 大統領制와 그 受容

1. 大統領制政府의 受容

  근대 입헌주의헌법은 美合衆國聯邦憲法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를 

구축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합중국연방헌법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는데, 그 중

에서 전적으로 미합중국연방헌법이 발명하여 수출한 대표적인 것이 연방국가제도

와 대통령제의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다.23) 미합중국연방헌법을 제정하면서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영국에서 전통적으로 발달해온 의회주의제정부

와 다른 형태를 만들어 낸 것이 대통령제정부이다.24) 대통령제정부는 미합중국의 

立憲主義(constitutionalism)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전파되었는데, 책

이나 논문 또는 개인적인 관찰이나 시찰 등을 통하여 때로는 사실 그대로 전달되

기도 하였지만 소개하는 자의 개인적인 편견이나 인상이 개입하기도 하여 그 반

응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25) 따라서 미합중국의 대통령제정부가 다른 나

라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

다.26) 대통령제정부를 수용한 나라들 가운데 성공한 나라도 있지만 적지 않은 나

라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이 실제에서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27)   

  대통령제정부는 선험적 원리나 이론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미합중국이 국가

를 건국하면서 고안한 헌법상 국가권력들의 틀(frame)내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지

위나 기능의 특별한 특징으로부터 그 이름을 얻은 것이다. 오늘날 대통령제정부라

는 용어는 빈번히 사용하고 있지만, 미합중국이 건국되기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

다. 사실 미합중국에서 영어의 president라는 말도 1774년 9월 필라델피아(Philadel-

phia)에서 열린 제1차 大陸會議(the First Continental Congress)에서 처음 사용되었

다. 여기서 president라는 말은 대륙회의를 主宰하고 그 회의를 이끌어나가는 선출

23) 미합중국 대통령제정부의 기원에 대해서는 James P. Pfiffner, The Modern Presidency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8), 7쪽 이하를 보기 바람. 
24) M. S. Shugart/J. M. Carey(註 2), 4쪽.
25) Carl J. Friedrich, The Impact of American Constitutionalism Abroad(Boston: Boston 

University Press, 1967), 3쪽 참조.
26) Carl J. Friedrich, Man and His Government(New York: McGraw-Hill, 1963), 11장 이하 

참조.
27) Juan J. Linz(註 8), 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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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leader를 지칭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에는 아직 통일된 국가가 형성되

지 아니하였고, 단지 13개의 state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런 state들은 영국의 

식민통치하에서 겪은 ‘왕의 지배’와 같이 어느 한 사람의 지배하에 통일적으로 지

배되거나 통치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대륙회의의 議長을 지칭하는 용어를 정

함에 있어서도 지배의 속성이 있는 말을 피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채택한 것이 

회의를 주재하는(preside)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president라는 말이었다.

  이와 같이 형성된 president라는 말은 그 이후 근대 초기 동양의 일본국, 중국대

륙의 淸나라, 조선에서는 ‘文明國家’의 최고통치자 또는 개화․문명의 모델의 서

구국가에서 등장한 근대적 모습을 한 ‘선출된 王’(elected king)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하여 미합중국의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도 전통적인 왕을 ‘謁見’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것은 서구의 근대국가를 보는 동양의 시선에서도 나타나는데, 

먼저 그 개념을 번역한 용어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본국에서는 이를 ‘大統

領’이라고 번역하였다. 즉 나라를 통치하는(統) 위대한(大) 최고우두머리(領)라는 

뜻이다. 청나라에서는 이를 ‘(大)伯理璽天德’이라고 번역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하늘로부터 받아 통치하는 위대한 최고우두머리라는 뜻이다. 조선도 이 용

어를 둘 다 사용하다가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귀착되었고, 중국에

서는 이 말을 나중에 ‘(大)總統’으로 번역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28) 이와 같

이 일본국, 중국, 조선에서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제정부를 동양의 世襲되는 王 대

신에 문명국가의 선출된 왕이 다스리는 정부로 받아들였다. 

2. 大統領制政府의 徵表的 要素 

  대통령제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권력의 배분과 작동상의 기본적인 틀은 의회

주의제정부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그 제도적인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

합중국에서 대통령제정부를 고안하기 이전까지 共和制政府(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즉 立憲民主政府(democratic-constitutional government)의 작동방식은 

영국에서 발달하여온 의회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권력의 배분과 작동방식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제정부의 특징적 요소라고 하면 영국의 의회주의제정부와 구별되

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제정부의 기본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를 말한다.29) 

28) 鄭宗燮(註 8), 1173쪽 이하를 보기 바람.
29) 미합중국연방헌법의 기초자들은 영국의 정부형태로부터 ‘의회로부터 분리된 권력을 가

진 행정부’라는 영국 정부형태의 핵심 부분을 사실상 복제하였지만, 군주제의 요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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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純粹大統領制(“pure” presidentialism)냐 아니면 變形大統領制(variation of 

presidentialism)냐를 구별함에 있어서도 결국 미합중국의 대통령제정부가 척도가 

된다. 미합중국의 대통령제정부를 척도로 삼는 것은, 대통령제정부는 미합중국이 

처음 고안하여 채택하였으며 나머지 나라의 경우는 이를 수입하였고, 대통령제정

부가 성공한 나라의 대표적인 경우가 미합중국이므로 대통령제정부를 수입한 여

러 나라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도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적실성을 가진다.30) 

  미합중국의 대통령제정부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제정부의 특징적 요소를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元首(head of state)인 동시에 집행부의 首班(head of government)

라는 점,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 대통령은 정해진 일정한 기간의 

임기 동안 재임한다는 점, 대통령과 의회는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31)

  (1) 대통령은 執行部의 우두머리다.32) 국가의 기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구분

할 때,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행정부의 수반으

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부의 각 부처는 의회주의제정부와 같이 정부의 기능에 

따라 설치되어 존재하지만, 이는 내각이 아니고 대통령에 직속되어 지시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행정부의 각 부처는 대통령의 秘書의 지위에 있다.33) 행정부의 

구성에 의회가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합중국의 경우에는 고위 

공무원의 임명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34) 이것은 대통령

제정부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가 약한 경우에는 대통

의회로부터 선출되는 행정부라는 요소를 배제하였다. M. S. Shugart/J. M. Carey(註 2), 

4쪽 이하 참조.
30) G. Sartori는 미합중국이 세계 여러 대통령제국가들의 유일한 예외에 해당하지만 이것

이 대통령제정부의 원형(the original)을 잘 보여준다는 이유로 대통령제정부 연구의 출

발점으로 삼는다. G. Sartori(註 1), 86쪽
31) 대통령제정부의 징표적 요소에 대해서는 K. Loewenstein(註 1), 451쪽 이하 참조. 그는 

이 글에서 대통령제정부를 수입한 여러 나라의 경우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대통

령제정부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그 요소들을 열거하였다.
32) K. Loewenstein(註 1), 451쪽 참조.
33) 미합중국의 대통령제정부에 있어서 행정부의 각 부처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J. P. 

Pfiffner(註 23), 120쪽 이하를 참조. 
34) 미합중국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공무원 임명권에 대해서는 J. P. Pfiffner(註 23), 135쪽 

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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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독재로 흐를 가능성은 상존한다.

  (2) 대통령은 국민이 選出한다.35) 대통령은 의회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직접 선

거를 통하여 선출한다.36) 이 점은 대통령제정부가 의회주의제정부와 비교하여 구

별되는 결정적인 징표의 하나이다. 의회주의제정부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이 의회

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점이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민주주의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을 직접 부여받는 

것인 동시에 국가원수와 집행부의 수반으로서 적합한 자를 선발(selection)하는 것

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우두머리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회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 구성되는 것과 같은 국민적 정당

성, 즉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가진다.37) 따라서 대통령과 의회 모두 국민적 정당성

을 획득한 기구이기 때문에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성의 체계 내에

서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당성에서 양자는 서로 경쟁적인 구조에 있기 때문

에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둘 중 어느 하나가 국민적 지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38)    

  (3) 대통령은 任期동안 재임한다.39) 통상 再選이 가능하나 연임을 인정하지 않

35) K. Loewenstein(註 1), 451쪽; M. S. Shugart/J. M. Carey(註 2), 20쪽 이하; Matthew 

Soberg Shugart/Scott Mainwaring, “Presidentialism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Rethinking the Terms of the Debate,” S. Mainwaring/M. S. Shugart(註 7), 14쪽 참조. G. 

Sartori 또한 대통령제정부의 첫 번째 기준으로 국가원수가 직접 또는 직접적인 것과 

유사한 형태로 국민에 의한 선거(direct or direct-like popular election)를 통하여 선출된

다는 점을 든다. 그는 여기서 직접선거 또는 직접선거와 유사한(direct-like) 선거에 의

한 선출이라고 하는 기준은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이나 의회와 같은 중개기관

(intermediary body)이 그 자신의 선택권을 가지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러한 

중개기관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첫 번째 기준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G. Sartori 

(註 1), 83쪽.
36) 정부의 구성방법으로서 미합중국연방헌법의 기초자들은 ‘정부가 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방안’과 ‘정부가 직접 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방안’ 두 가지를 고려했다. 그러나 

전자의 방안은 정부가 자신의 집권을 국가의 다른 기관에 빚지는 경우에는 부패가 만

연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거부되었다. M. S. Shugart/J. M. Carey(註 2), 4쪽 이하.
37) 대통령제정부에서 유권자는 행정부를 선택하는 기준과 입법부를 선택하는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주의제정부에서 유권자는 행정부를 선택하는 기준과 입법부를 

선택하는 기준을 달리할 수 없다. Bruce Ackerman, “The New Separation of Powers,”  

Harvard Law Review, Vol. 113, No. 3(2000), 643쪽.
38) 대통령과 의회다수파가 대립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J. J. Linz(註 8), 7쪽 이하.
39) M. S. Shugart/S. Mainwaring(註 35), 14쪽. G. Sartori는 다른 정부형태와 구별되는 대통

령제정부의 징표의 하나로 행정부는 의회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되지도 않고 해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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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단임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40) 대통령은 직접 선출되어 일정한 기간의 임기동

안만 재임한다. 의회주의제정부에서는 의원은 고정된 임기동안 재임하지만, 행정

부의 수반은 재임기간이 고정된 기간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내각불신임이 있으면 

퇴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제정부에서는 의원의 임기만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의 재임기간도 고정된 기간동안 보장된다. 이 점이 다른 정부형태와 구별되는 

대통령제정부의 특징적인 징표이다. 

  이는 代議原理에 따라 일정기간 이후에 대통령에 대하여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인 동시에 국가운영에서의 新陳代謝를 촉진하게 한다. 대통령제정

부에서 대통령의 교체는 정권의 교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임기를 정하되, 차기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재임기간 동안의 국정운영활동에 대하여 국

민이 평가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이다.41)

  (4) 대통령은 行政府의 首班으로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42) 행정부의 모

든 부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에 복종하여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대통

령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다.43) 대통령제정부에서는 행정부가 대통령으로부터 독

립되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우두머리이고, 그 지위에

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면서 행동한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

도 않는다는 점을 든다. G. Sartori(註 1), 83쪽.
40) K. v. Beyme(註 2), 110쪽;  K. Loewenstein(註 1), 451쪽 참조. 대통령제국가의 단임제

와 연임제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G. Sartori(註 1) 174쪽; J. J. Linz(註 8), 13쪽; 

M. S. Shugart/J. M. Carey(註 2), 87쪽 이하 참조.
41) 미합중국연방헌법이 대통령에게 4년의 임기를 보장하되 重任을 허용하는 제도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의 독재를 방지하되 국민의 신임을 얻은 대통령에게 집권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하여 대의원리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묻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B. 

Ackerman(註 37), 662쪽 참조.
42) K. Loewenstein(註 1), 451쪽 참조. G. Sartori는 스리랑카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정

부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1인에 의한 집행부(one person executive)라는 대통령

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스리랑카를 혼합제정부로 분류한다. 스리

랑카에서는 의회의 불신임투표가 내각을 무너뜨리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의회의 지지

를 받는 새로운 수상을 임명하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기 때문이다. G. Sartori(註 1), 127

쪽 이하.
43) 대통령제정부에서 행정부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수직적으로 조직됨에 따라 집행권

은 대통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다. 반면 의회주의제정부에서 행정부는 총리와 기타 

각료들을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조직되며 그 결과 집행권은 총리와 각료들에게 분산된

다. Arend Lijphart, “Presidentialism and majoritarian Democracy: Theoretical Observation,” 

Juan J. Linz/Arturo Valenzuela(eds.), The 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 Comparative 

Perspective(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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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대통령 1인이 행정부의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각부의 장 

등에게 권한의 위임으로 행한다.44)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위임

자의 지위에서 수임자를 지시하고 통할한다. 

  (5) 대통령과 의회는 서로 독립되어 있다. 대통령제정부에서 대통령은 의회와 

독립되어 있다. 이러한 상호 독립적인 지위는 의회주의제정부에서의 의회와 집행

부간의 의존적인 관계와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점이다. 대통령은 의회의 구성원도 

아니고,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대통령을 직접 해임할 수 없다. 대통령제정부에서 대통령은 

탄핵심판이나 재판을 통해서만 강제로 물러난다.45)

  대통령과 의회가 독립되어 있다는 것은 대통령이 의회에 대하여 통제하거나 무

엇을 강제할 수 없고, 또 의회를 해산할 수도 없으며, 법률안을 직접 제출할 수도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46)   

 ⅰ) 의회는 대통령과 독립되어 따로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

아 국민대표자로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통령은 의회를 

통제(control)할 수 없고, 무엇을 강제할 수도 없다.47) 

 ⅱ) 대통령은 의회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48) 이것은 

대통령제 정부가 가지는 결정적인 특징이기도 하다.49)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회가 해산되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임기가 종료할 때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제정부에서 의회를 구성하는 선

거는 의원의 임기를 주기로 하여 고정되어 있다.50)

44) 대통령제정부에서와 달리 의회주의제정부에서는 연립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각 정파에

게 각료임명권이나 주요 집행권을 양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A. Lijphart(註 

43), 93쪽.
45) K. Loewenstein(註 1), 451쪽 참조. 정부형태와 탄핵재판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鄭宗燮

(註 8), 1066쪽 이하; 鄭宗燮, 憲法訴訟法(서울: 博英社, 2010), 415쪽 이하를 보기 바람.
46) 입법에 관련된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M. S. Shugart/J. M. Carey(註 2), 

131쪽 이하 참조. 
47) K. Loewenstein(註 1), 451쪽 참조.
48) K. Loewenstein(註 1), 451쪽 참조.
49) 일부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행사하기도 하는데, 이

는 대통령제정부의 특징과는 무관하다. 대통령제정부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의회

해산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M. S. Shugart/J. M. Carey(註 2), 126쪽 이하를 보

기 바람. G. Sartori는 정부형태를 분류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가지는 것 

등의 예외가 발견될 때마다 무턱대고 성급하게 이를 새로운 제도라고 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고 본다. G. Sartori(註 1),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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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대통령은 의회와 독립되어 있고 집행부의 책임자이므로 입법에 있어 법률안

을 제출할 수 없다.51) 입법은 의회의 독점적 사항이고, 대통령은 법률의 집

행자의 지위에서 법률의 효력발생을 소극적으로 거부(veto)할 수 있는 수준

에 머문다.52) 이러한 것은 의회주의제정부와 비교하여 행정부에 대한 책임

을 효과적으로 묻는 방식(예: 내각불심임)을 포기하고 대신 의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제정부에서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서명하

는 절차에서 위헌여부가 의문이 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는 의회와 대통령간의 독립성의 유지

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ⅳ) 의회는 대통령의 대외적인 업무나 고위 공무원의 임명에 관여를 한다(예: 의

회의 동의나 승인). 의회는 대통령의 정책에 대하여 동의하기를 거부하거나 

고위공무원의 임명에 있어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의 업무를 일부 

견제한다.53) 그러나 이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제정부를 기준으로 할 때 그러

한 것이고, 고위 공무원의 임명에 의회가 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정부의 요

소는 아니다.54) 

III. 大統領制政府의 問題點

1. 國家意思의 決定에 있어서 리스크 增大

  대통령제정부에서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든 의회에 의해 선출되든 일

단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그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대통령의 주도적인 판단에 의존

하여 국가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國家意思(will of state)의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거나 관여할 여지가 현저히 줄어든다. 가령 국민에 의해 똑같이 직접 선출된 

50) 의회주의제정부에서 선거는 의회해산권이 발동된 경우와 같이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 시기가 정해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의회해산권이 인정되지 않

는 대통령제정부에서는 총선거는 그 시기가 고정된다. B. Ackerman(註 37), 644쪽.
51) K. Loewenstein(註 1), 451쪽 참조.
52) 대통령의 거부권의 다양한 실례에 대해서는 M. S. Shugart/J. M. Carey(註 2), 136쪽 이

하 참조.  
53) K. Loewenstein(註 1), 451쪽 이하 참조.
54) 대통령제국가에서 의회가 대통령의 공무원임명권에 관여하는 것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M. S. Shugart/J. M. Carey(註 2), 106쪽 이하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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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표자인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과

정에서는 의회의 논의과정과 입법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여지가 있음에도 대통령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여지가 거의 없고, 의회의 경우처럼 절차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통제하기도 어렵다.55) 더구나 대통령제정부에서는 대통령에 대하

여 고정된 임기동안 재임하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이나 국가의사결정에서 

실패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에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방법 등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없어 권한행사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은 의회주의제정부나 혼합제정부에 

비하여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임기의 보장은 권력남용의 공간을 더욱 확실히 보장

하는 것이 되어 모순을 더욱 심화시킨다. 대통령이 많은 비판과 반대가 있음에도 국

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위기를 초래해도 국민은 束手無策으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통령제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실패하고 무능과 실책이 드러나 더 이상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도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것이 어려운 제도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 의회주의

제정부와 혼합제정부에서는 의회가 내각불신임권을 행사하여 행정부의 수반을 퇴진

시킬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해서 일정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지만(예컨

대 국회의 동의, 승인, 국무회의의 심의 등), 대통령의 일상적인 권한행사(국정운

영상의 일상적 정책 결정, 외교적 판단과 발언, 대외적 군사․경제적 행동 등)에 

대하여 모두 그러한 통제가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대통령제정부

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권위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행정각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고 논의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생각을 변경시키는 것이 쉽지 않고, 행정각부의 장은 대

통령의 인사권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행정각부의 장들은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이 대통령제정부에는 대통령 1인에게 정책

에 관한 결정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의 오류에 따르는 리스크가 높다.

55) K. Loewenstein은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제정부를 權威主義體制(authoritarian re-

gime)의 전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그는 권위주의체제라는 말을 사용하

면서도 이는 dictatorship이나 autocracy와 같은 독재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보다 명확

하게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K. Loewenstein(註 1), 45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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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國政運營에서 大統領 權限의 肥大   

  대통령제정부에서는 대통령도 의회의 의원과 같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민주

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의사를 결정하

는데, 대통령은 의회와 같이 合議制機關이 아니고 獨任制機關이기 때문에 대통령

의 사려깊지 못한 판단에 의해 국가이익과 전체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피해를 초

래할 위험이 상존한다. 

  우리나라 헌정사에 현재까지 익히 경험하여 왔듯이, 대통령이 갑자기 어떤 정책

을 결정하여 밀어붙이거나 대통령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전문가나 여론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없다. 여론이나 언론이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국가기관이 통제하는 것만큼 효과적

이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보아왔듯이, 대통령이 국영방송을 장악하여 대통령 자신과 정부

의 정책결정을 선전하고, 그 정책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언론매체에 대하여 세무조

사를 하거나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을 동원하여 조사를 하여 압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자기 지지자들을 선동․동원하여 자신의 통치에 대하여 비판하는 언론이나 비

판세력을 공격하기 때문에 언론이 대통령의 오류를 견제하는 것에는 한계를 가진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권력통제는 의회에 의한 통제인데, 대통령

을 지지하거나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의회

에 의한 집행부의 통제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집권세력의 권력남용이나 부정이 범죄행위를 이루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여야 

하는데, 대통령제정부에서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지휘체계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통령제정부에서 職業公務員制度가 견고하게 확

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집권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면 먼저 행하는 것이 경찰

과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중심인물을 자기 사람으로 교체하고, 정보기관, 국세

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집권세력의 반대세력이나 비판세력을 통제하는데 효과적

인 기관을 모두 자기 세력의 사람으로 교체하는 일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

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고 기능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대통령제정부에서

는 이러한 권력구조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일사분란하게 통제되고 운용되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통치나 독재로 흐를 위험이 크다.56) 이와 같은 행태는 한국의 

경우 민주화이후 김영삼정부에서 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 불식되지 않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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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파행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아직 극복이 되지 않는 현상이다. 이러

한 것은 비단 한국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제정부를 채택하고 

있는 후진국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편 법원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하고, 또 하급법원의 

판사에 관한 인사권을 대법원장 또는 대법원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없으면 사실상 대통령이 사법부에도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57)

3. 意外的 人物의 突出的 登場에 따른 危險

  대통령제정부에서는 의회주의제정부와 달리 갑자기 의외적인 인물(political out-

sider)이 돌출적으로 등장하여 대통령에 당선될 위험성이 높다. 민주주의정부의 운

영에서 안정성과 책임성을 가져오는 것에는 제도에 투입하는 인적자원이 제도에 

합당하게 충분히 훈련되고 검증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충원되어야 하는데, 1회

의 선거만으로 바로 국가원수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정하는 시스템에서 이러

한 검증․평가의 과정을 생략한 인물이 충원되는 것은 제도운영에서 리스크를 매

우 크게 하고, 그 결과 국정운영에서 豫測可能性과 安定性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

한다.58)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유권자가 인물을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출하고, 그 이후에 유권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행동으로 국정

을 운영하게 될 때에는 국가운영에 있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대통령제정부에

서는 이러한 경우 탄핵의 방법으로 퇴임시키거나 대통령을 퇴진시키기 위한 시위

와 저항운동 등 국민의 직접적 실력행사로 퇴임시킬 수밖에 없는데, 탄핵제도의 

요건상 탄핵의 방법으로 퇴임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 국민이 직접 행동으로 나서

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에는 정치세력간의 갈등, 사회적 갈등, 국민과 정부

간의 대립 등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후유증도 막대하

여 국가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의회주의제정부에서는 정치인이 의회의 

56) 鄭宗燮, “韓國의 大統領制 政府形態: 그 制度와 現實,” 憲法硏究 3(서울: 博英社, 2001), 

200쪽 이하. 
57) 鄭宗燮(註 56), 194쪽 이하. 
58) 의회주의제정부에서도 의외의 인물이 갑작스레 등장하여 수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의회주의제정부에서는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통하여 유권자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당과 정당 지도자가 일치되어 인지되기 때문에 수상

이 돌출적으로 등장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자세

한 논의는 J. J. Linz(註 8), 11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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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으로 출발하여 그간의 활동과 경륜과 경험이 축적되고 국민들도 대상 인물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어떤 정당이 의회의 다

수당이 되면 국가운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러한 인식하

에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59) 

  대통령제정부에서는 유동적인 정치상황 속에서 경쟁하는 정치세력들이 대중으

로부터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 대중을 동원하여 승리만 하면 되

기 때문에 평소 정치권에서 활동하지 않거나 검증이나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의외의 인물이 정치 선전과 선거전문가와 대중매체들의 선동의 결과로 당선될 위

험이 크다.60) 이러한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정치권에서 자기 지지세력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권유지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자기 정당을 만

들려고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많은 무리를 가져온다. 이런 대통령이 

자기 정당을 만들지 못하면 다른 정당에 편승하여 그들과 정치적 거래를 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 구조에서 정상적인 국가운영이 어렵게 되는 것은 명

약관화하다.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는 최악의 경우는 선동과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에 기대어 당선되는 경우이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의

외의 인물이 당선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선거의 결과가 국가를 최악의 위험

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대통령제정부의 실패를 가져

온 예는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61) 

59) 의회주의제정부에서 내각의 각료는 현직 의원으로 충원되며, 수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

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당 내부에서 상당 기간 동안 역량의 검증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의회주의제정부에서

는 대통령제정부에서와 같이 의외의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다. 

강원택(註 17), 110쪽 이하 참조.
60) 대중매체에 의한 선동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일찍이 G. Sartori는 인류가 읽고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homo sapiens에서 미디어에 의해 조작된 이미지들에 의해 사고 

범위가 한정되는 homo videns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

다. 여기서 그는 ‘비디오 정치’(video-politics)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공직선거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면서, 모든 요소를 고려해볼 때 텔레비전에 갇힌 대중은 사실은 

대단히 非情報化(disinformed)되고 惡情報化(ill-informed)된 대중이라고 비판한다. 텔레

비전은 실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접근하나 그 시각적인 메시지는 외관만을 제공할 뿐이

고, 정보의 실질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오늘날 더욱 많은 사람들

이 더욱 얕은 수준의 더욱 적은 정보를 제공받으며, 동시에 동정과 분노를 불러일으키

는 이미지의 가공된(affect-based) 정보를 제공받는데, 그 정보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달아오르게 할 뿐이므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단언한다. G. Sartori(註 1), 148쪽 이하.
61) J. Linz는 1990년 페루 대통령 선거에서 Alberto Kenya Fujimori나 1989년 브라질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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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대의민주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 이른바 ‘청중민주주의’(audi-

ence democracy)의 현상이다.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의

사전달 매체를 통하여 정당이나 다른 매개집단을 통하지 않고 바로 자신들의 部

分利益들을 적극 요구하는 것이 수월해짐에 따라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이를 선거 때 투표와 연결시키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 국가가 공동체 내

의 특정한 部分利益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國民 全體의 

利益과 國家利益을 실현시키려는 代議民主主義(representative democracy)와 代議政

府(representative government)의 이념과 목적은62)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63) 이

러한 청중민주주의의 상황에서는 유권자는 평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인 입장이나 성향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때 만들어지는 그때그때

의 이슈를 자기의 이해득실에 비추어 투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64) 이러한 상

황에서 후보자는 국민의 대표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표를 줄 가능성

이 많은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로 변질되어 집권한 이후에도 국가자원을 자

기 지지세력의 부분이익을 만족시키는데 사용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당선된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고 표를 준 세력간의 관계는 국민대표자와 국

민의 관계가 아니라, 철저히 私的인 성격을 띠게 된다.65)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에

도 각 정부에서 집권세력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나 집권세력을 지지하거나 이용한 

령 선거에서 Fernando Collor de Mello같은 사람들은 대통령제정부하에서만 권력을 쟁

취할 수 있었다고 본다. 대통령제정부에서 갑작스런 인물이 등장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J. J. Linz(註 8), 26쪽 이하; M. S. Shugart/S. Mainwaring(註 

35), 32쪽; Scott Mainwaring, “Multipartism, Robust Federalism, and Presidentialism in 

Brazil,” S. Shugart/S. Mainwaring(註 35) 94쪽 이하 참조.
62)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은 국민대표자(representative)에게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대표자에 대한 선거구민의 命令的 委任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헌법에 선거구민과 선출되는 이들 간의 긴밀한 접촉을 피하기 위한 규정

을 두기도 한다. 예컨대 벨기에헌법 제57조, 룩셈부르크헌법 제67조 등은 대표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의원 개인에 대한 請願을 금지한다. 나아가 집회가 

금지되는 의회건물 주변 등에 설치되는 중립지역(neutral zones)은 유럽에서 일반적인 

것이기도 하다. K. v. Beyme(註 2), 74쪽. 대의정부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鄭宗燮, 憲法硏究 1(서울: 博英社, 2004), 111쪽 이하, 171쪽 이하, 207쪽 이하, 

247쪽 이하를 보기 바람. 
63) ‘청중민주주의’의 현상에 대해서는 Bernard Manin,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

ernment(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218쪽 이하 참조.
64)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B. Manin(註 63), 218쪽의 각주 36의 문헌, 219쪽 

이하를 보기 바람.
65) 이러한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해서는 B. Manin(註 63), 220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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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저지른 대형 부정부패사건은 모두 이러한 구조에서 발생한 것이다.66) 그

런데 대통령제정부가 이러한 청중민주주의의 상황에서 작동하는 경우에는 미디어

에 의해 갑자기 등장한 의외의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은 더욱 커지고, 그

만큼 국가운영에서의 리스크는 높아진다. 

  어떤 인물을 대통령후보로 옹립한 정치세력은 그들이 옹립한 인물이 대통령으

로 당선되면 집권세력이 되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에서 대중의 선호의 변동에 따라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인물만 찾아내어 당선시키기만 하면 이를 기획하고 만든 세력들이 나중에 국가의 

자원을 전리품으로 나누어가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67) 라틴아메리카의 대통

령제정부를 채택한 나라들에서 대다수 국가가 대통령은 독재적 권력을 행사하고, 

대통령을 옹립한 세력들이 국가의 권력과 부와 물적 인적 자원을 나누어 가지는 

國家權力의 個人化(personalization of power) 현상을 야기하고, 국민들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으로 善心性 政策을 펼치다가 결국 나락으로 떨어져 후진국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대통령제정부의 구조에 큰 원인이 있다. 라틴아메리

카의 대통령제국가에서는 독재나 권위주의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대통령의 非常大

權 즉 國家緊急權(emergency power)이나 소급효나 장래효를 가지는 법률적 효력

을 가지는 大統領命令(legislative decree)에 의한 입법적 조치, 拒否權, 특정사안에 

대한 배타적 법률안제출(exclusive introduction of legislative proposal), 배타적인 예

산안 제출 등 강력한 권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

권세력이 국가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자기세력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국가

권력의 사유화를 초래하는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68)   

66) 민주화 이후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의 말기에 드러난 대형 

부정부패사건들은 모두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다. 노무현정부에서 발생한 사건 

가운데 이른바 ‘박연차 사건’에서는 수사과정에서 급기야 전직 대통령이 투신 자살하

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각 정부는 차기정부가 자기에게 호의적이

지 않은 세력에 의해 구성되는 것을 가장 꺼려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차기정부에 

의해 자기가 통치하던 임기동안 생겨난 부정, 부패, 비리 등이 조사되고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각 정부마다 경찰, 검찰, 국세청, 국가정보기관, 감사원, 공정거래위

원회 등 권력기관의 중요한 직에 있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배치한 것도 이러한 맥락

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67) 대통령제정부가 배태하고 있는 勝者獨食(winner-takes-all)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J. J. Linz(註 8), 14쪽 이하; M. S. Shugart/S. Mainwaring(註 35), 

39쪽 이하 참조.  
68)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의 국가실패가 대통령제정부를 채택한 것에서 비롯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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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시아주의의 危險 增加

  인간에게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全知全能한 인물의 등장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다. 사회가 혼란하거나 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투여될 인적 자

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救世主인 메시아(messiah)의 출현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이

러한 것은 종교이외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전쟁 상황이나 사회 분열

이 심한 상황, 구성원간에 갈등이 심한 상황,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 등에서 이

러한 메시아인 ‘위대한 領導者’(Führer)의 등장을 고대하는 領導者待望論이 기세를 

떨치는 것은 인간의 역사에서 경험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등장이나 사회주의혁명에 의한 지도자의 偶像化현상은 이를 잘 말해준다. 복잡하

고 시간이 걸리는 논의절차를 거치지 말고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

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형태를 변경하여 이를 극복하려고 한 연구와 시도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1980년대 중반부터 J. J. Linz와 A. Valenzuela가 중심이 되어 연구를 진행한 

것이 있다. Arturo Valenzuela, “Party politics and the crisis of Presidentialism in Chile: a 

Proposal for a Parliamentary Form of Government,” Juan J. Linz/Arturo Valenzuela (eds.), 

The 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 The Case of Latin America(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91쪽 이하; Luis Eduardo González/Charles Guy Gillespie, 

“Presidentialism and Democratic Stability in Uruguay,” 같은 책, 151쪽 이하; Bolivar 

Lamounier, “Brazil: Toward Parliamentarism?,” 같은 책, 179쪽 이하; Jonathan Hartlyn, 

“Presidentialism and Colombian Politics,” 같은 책, 220쪽 이하; Catherine M. Conaghan, 

“Loose Parties, “Floating” Politicians, and Institutional Stress: Presidentialism in Ecuador 

1979-1988,” 같은 책, 254쪽 이하; Cynthia McClintock, “Presidents, Messiahs, and Con-

stitutional Breakdowns in Peru,” 같은 책, 286쪽 이하; Michael Coppedge, “Venezuela: 

Democratic despite Presidentialism,” 같은 책, 322쪽 이하 참조.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브

라질에서는 80년대 중반과 90년대 초에 혼합제정부로의 개헌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정

부차원에서 있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1980년대 알폰신대통령의 집권 동안에 의회주의

제정부로의 개헌을 포함한 헌법개혁을 위한 최고급 위원회도 구성하여 논의하였다. 90

년대 초 볼리비아에서도 의회주의제정부로 개헌하려는 논의가 있었다. 라틴아메리카의 

대통령제정부에 대한 연구의 제1세대인 Linz 이후 근래에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대

통령제정부를 단순히 대통령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입법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이나 헌

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들이나 그 나라의 정당의 종류와 정당제도등을 함께 고려

하여 분석하는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제정부를 비판하는 논의는 

우선 이 세상에 어떤 경우에나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최상의 정부형태’(the best 

form of government)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 나라의 양당제 또는 다당제의 정당

체제의 구조와 정당이 작동하는 현실적 상황, 대통령과 정당간의 관계, 경제적 발전 수

준, 사회갈등의 수준, 여러 사회적 여건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나라에 알맞은 정부형태를 고안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라틴아메

리카의 각 나라의 대통령제정부에 대하여 이러한 접근을 한 연구로는 S. Mainwaring/ 

M. S. Shugart(註 7)에 실린 논문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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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전능한 인물이 등장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심리이다.

  이러한 심리는 의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의회주의제정부보다 국민이 직접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제정부에서 강해지기 쉽다. 대통령제정부에서는 국민들

이 국가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을 직접 선택하기 때문에 누가 정치권력을 획득해서 

집권하는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투표한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 개인

에 대한 인지성이 강하다.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은 자기가 선택하는 후보

자에게 일체감을 가지기도 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선호를 가지고 투표를 

하는 반면에 의회주의제정부에서는 의회에서 국가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을 선정하

기 때문에 이들을 선정함에 있어 유권자의 인지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69)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의회주의제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의 최고지

도자의 선거에서 개인에 대한 인지성이 강한 대통령제정부에서는 領導者待望論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된다.    

  의회주의제정부에서는 많은 정치엘리트들이 선정되고 이들의 경쟁을 통하여 정

치지도자가 나오는 구조이지만,70) 대통령제정부에서 대통령의 선거에서는 누구든

지 선거때 입후보할 수 있고, 유권자 앞에 등장한 후보자에 대하여 1회의 선거로 

단번에 결정하여 그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성격으로 인하여 대통령선거는 메시아주의에 의해 지배될 가능성이 크다.71) 더구

나 이러한 구조에서는 단기간 내에 승패를 갈라야 하기 때문에 선동과 선전이 판

을 치게 되고 온갖 형태로 실제와는 다른 허상의 상징조작과 이미지조작이 기승

을 부리게 되고, 후보자도 기획되고 만들어져 조작된 방향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69) 김정현(註 8), 232쪽의 각주 360 참조. 반면에 J. Linz는 의회주의제정부에서도 유권자

는 정당과 정당지도자를 일치시켜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입장에 따르

면 의회주의제정부가 대통령제정부에 비해 국가원수나 행정부의 수반에 대한 인지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J. J. Linz(註 8), 11쪽 이하. 인지성의 문제는 사실의 문제이기도 하

여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그 차이를 논

의할 수 있다.  
70) 의회주의제정부에 있어서 엘리트 충원과정에 대해서는 Heinrich Best/Maurizio Cotta 

(eds.), Maurizio, Parliamentary representatives in Europe 1848-2000: legislative recruit-

ment and careers in eleven European countries(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참조. 
71) J. Linz도 대통령 선거의 인물중심적 특징 때문에 의외의 인물인 ‘局外者(outsider)’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쉽다고 분석하고, 이런 후보는 기존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

망이나 좌절감과 이와 동시에 구세주를 기다리는 열망과 기대에 편승하여 갑자기 나타

나곤 한다고 본다. J. J. Linz(註 8),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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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또는 조정하게 된다.72) 따라서 유권자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되고, 이런 시스템에서 합당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리스

크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매우 리스크가 높은 시스템이 된다. 이러한 점으로 인

하여 독재나 권위주의체제에서는 대통령제정부를 선호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충

원된 사람이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대통령제정부든 의회주의제정부든 혼합제정부든 계보로 보면, 이는 서구에서 

출발한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는 플라톤과 아리

스토텔레스의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근대국가로 오면

서 대의민주주의정부가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정부라는 것에 도달하여, 이 대의정

부를 구체화하는 형태로 고안된 것이 이 세 가지 정부형태이다.73) 따라서 대통령

제정부도 ‘좋은 정부’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좋은 정부’

는 개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어야 하고, 사회를 통합

시키고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국정운영에서 실패의 리스크가 낮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좋은 정부’를 구상함에 

있어 메시아주의적 요소가 개입하는 것은 시스템을 벗어난 주관적 요소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는 것인데, 이 점이 대통령제정부가 가지는 큰 약점이다. 그래서 대

통령제정부에는 대의민주주의의 실현방식이라기 보다는 ‘선출된 왕’(elected king)

이 다스리는 군주정에 해당하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74) 대통령제정부에서 권력

통제에 대한 다른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75) ‘선출된 왕’이 다스리는 

요소가 전면에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대통령제정부에서 독재나 권위주

의체제가 쉽게 발생하는 원인도 이 지점에 있다.

72) 대통령선거에서의 네거티브 캠페인의 구체적 양상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David 

Mark, Going dirty: the art of negative campaigning(Lanham: Rowman & Littlefield, 2009)

를 보기 바람. 
73) 鄭宗燮(註 8), 929쪽.
74) 실제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헌법의 설계자들은 그들의 새로운 공화국에서 채택

하는 대통령제정부가 세습이 아닌 대중적으로 정당화된 군주를 가지는, 당시 영국의 

모델에 필적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M. S. Shugart/J. M. Carey(註 2), 17쪽 이하.
75) 대통령제정부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는 일정한 기간동안 통치하는 고정된 임기제이다. 

일정한 기간 동안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기 동안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측면은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권력통제 메커니즘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면이 있

다. Linz도 의회주의제정부에서 의회가 수상을 통제할 수 있는 내각불신임권에 비하여 

대통령제정부에서 의회가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인 탄핵제도는 그 실효성이 현

저히 낮다고 본다. J. J. Linz(註 8), 10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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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與小野大 상황에서의 大統領과 議會의 膠着狀態 

  대통령제정부의 기본적 구조는 대통령과 의회가 각각 별개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이 각기 다른 선거에 따라 대통령을 뽑고, 의회의원

을 선출해 의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는 상호독립적이다. 즉, 

대통령제정부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民主的 正當性의 부여체계는 ｢國民→大統領｣

과 ｢國民→議會｣라는 서로 분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76) 대통령이 의회다수파

의 지지를 얻을 때에는 이와 같은 분리된 구조가 문제되지 않지만,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의 소속정당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상호독립적인 관계가 대통령과 의회

의 교착상태(gridlock)를 야기할 수 있다. 흔히 與小野大라고 일컬어지는 分占政府

(divided government)에서 대통령과 의회가 상호충돌하면서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

이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77) 대통령제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할 민주주의적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명시하더

라도 그러한 방안은 기술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여 유권자의 민주적 정

당성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으로 국가가 위기상황에 빠지면 

軍部가 仲裁者로 개입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지적도 있다.78) 물론 분점정부도 

권위주의적 대통령제에서는 권력통제로서의 기능이 더 부각되지만, 민주적인 대

통령제에서는 국정운영에서의 갈등과 비효율의 문제점이 더 부각된다.

  이에 반하여 의회주의제정부에서는 국민이 의원을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행정부는 의회에 의하여 구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

는 ｢國民→議會→行政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79) 이처럼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가 일원화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충돌하여 대립할 여지

는 줄어들게 된다.    

  미합중국에서 분점정부가 국정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80) 의회정치가 성숙하고 정당의 내부적 규율(discipline)이 약한 미합중국

76) 鄭宗燮(註 8), 932쪽. 
77) 鄭宗燮(註 8), 933쪽.
78) J. J. Linz(註 8), 7쪽.
79) 鄭宗燮(註 8), 930쪽.
80) 미합중국의 분점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James L. Sundquist, 

Constitutional Reform and Effective Government(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92). 분점정부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David R. Mayhew, 

Divided We Govern: Party Control, Lawmaking, and Investigations, 1946-199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1)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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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하는 방법을 통하여 분점정부가 파국으로까지 나아

가지 않도록 해왔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대통령제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얻지 못했을 때는 대통령이 의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에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81) 대통령과 의

회간의 권력투쟁에 군부가 개입하거나 대통령이 탄핵으로 축출되는 등82)의 사태

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가의 불안정을 초래했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83) 

IV. 韓國의 大統領制政府

1. 大統領制政府形態의 移植과 變形

  한국에서 대통령제정부의 채택은 1945년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독립하여 건국을 

하는 과정에서 1948년헌법을 제정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때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

에서는 초기 헌법안이 의회주의제정부를 채택하는 것이었으나 도중에 대통령제정

부를 채택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대통령제정부를 채택하기에 이르렀

다.84)

  그런데 1948년헌법이 채택한 대통령제정부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제정부와 동일

한 것은 아니었다. 大統領과 副統領을 두고 그 외에 국무회의와 국무총리를 두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리고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國務總理는 대통

81) J. J. Linz(註 8), 8쪽. 
82) 에콰도르에서는 군사독재 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1997년 Abdala Bucaram 대통령과  

2005년 Lucio Gutierrez 대통령이 탄핵으로 축출되었다. 에콰도르 대통령제정부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C. M. Conaghan(註 68), 254쪽 이하 참조.  
83) 1973년 칠레에서 민중연합정부(Popular Unity government)의 반대자들은 당시 Allende 

대통령이 그의 6년의 임기(1970-1976)를 채우도록 놓아둘 경우, 사회주의 독재에 문을 

열어주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그를 축출하였다. 당시 Allende는 의회 다수의 지지를 

잃은 상황이었으므로, 의회주의제정부였더라면 내각불신임을 통해 물러나는 것에 그칠 

수 있었을 것이다. G. Sartori(註 1), 93쪽 이하 참조.
84) 우리나라 헌법제정의 과정에 관해서는 김수용(註 13), 169쪽 이하; 신우철(註 15), 478

쪽 이하; 이영록,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정: 불안한 입헌주의의 출발,” 법학논총, 제8

집(2002), 67쪽 이하; 이영록,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1948)의 정치적ㆍ사상

적 역학관계에 관한 분석,” 헌법학연구, 제7권 제4호(2001. 12.), 32쪽 이하; 이영록, “제

헌국회의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에 관한 사실적 연구,” 법사학연구, 제25호

(2002. 4.), 81쪽 이하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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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85)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법률안제출권을 가졌다. 

이러한 것은 일종의 변형된 대통령제정부였다. 1952년에 의회주의제정부로 개헌

하자는 야당의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이 직선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1954년에는 국무총리를 국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는 것

으로 바꾸었다.86) 이러한 일련의 개헌은 대통령제정부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루

어졌는데, 이승만정부가 1960년 4․19로 붕괴되면서 의회주의제정부로의 개헌논

의가 힘을 받아 1960년6월헌법에서는 의회주의제정부를 채택하였다. 

  1960년6월헌법에서 채택한 의회주의제정부는 불안정한 정국을 야기했다. 국민

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원내 2/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구파와 신파로 

분열되어 서로 파벌싸움을 벌이는 데 치중함으로써 국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87) 이처럼 정국과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

으로 한 군의 일부 조직이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권력을 장악하였다. 쿠데타 이후 

1년 뒤 군사정부는 대통령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이로써 1962년헌법의 정부형태는 1948년헌법의 대통

령제정부에 가까워졌는데, 전반적으로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제정부에 접근하였으

나, 부통령을 두지 않고 대신 국무총리를 두었다.88)

  이후 1969년헌법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 3선금지규정을 4선금지로 

완화하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보다 수월하게 하였다. 나아가 朴正熙는 1971년 

대통령 당선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972년 ｢10․17비상조치｣(이른바 ｢維

新措置｣)를 단행했다. 이후 개정된 1972년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統一

主體國民會議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나 사후승인

을 얻지 않아도 되는 사전적 ․사후적 긴급조치권을 비롯해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의 추천권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대통령

의 중임이나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1인 장기집권의 시대를 열었다. 이와 같

은 1972년 헌법은 K. Loewenstein이 말하는 권위주의적 新大統領制(neo-presi-

85) 우리 헌법사에 등장한 국무총리제도에 관한 자세한 것은 鄭宗燮, “大統領權限의 代行

制度,” 憲法硏究 3(서울: 博英社, 2004), 205쪽 이하; 鄭宗燮, “大統領의 國務總理 任命

에 대한 國會의 同意,” 같은 책, 257쪽 이하를 보기 바람. 
86) 鄭宗燮(註 8), 195쪽 이하.
87) 鄭宗燮(註 8), 202쪽 이하.
88) 鄭宗燮(註 8), 204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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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ialism)의 정치체제를 모방한 것이었다.89) 

  1979년 12․12 군사쿠데타 이후 집권한 全斗煥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으로 선출되었고, 이후 개정한 1980년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였으나 

大統領選擧人團에 의해 間選되도록 함으로써 여전히 직선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변경하면서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비상조치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의 국회의원 1/3추천권을 

삭제하였으며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정한 점 등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1972년헌법에 비해 발전한 것이었으나 진정한 민주적 정

당성을 확보한 헌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었다.90)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과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1987년 범국민적인 ｢6

월 민주화항쟁｣으로 이어졌고, 1987년 8월 31일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안이 마련

되었으며, 10월 27일 국민투표로 1987년 헌법이 확정되었다. 1987년헌법에서 채택

하고 있는 대통령제정부는 1987년 전개된 국민의 민주화항쟁의 성과물로 만들어

진 것이라서 종래의 대통령제정부와 비교하여 권위주의적 요소는 많이 없애고 권

력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들이 채택되었다. 대통령의 선출을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

에서 국민이 직선하도록 하여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고, 대통령의 非常

措置權을 폐지하고 國會解散權도 폐지하여 독재의 위험성을 대폭 낮추었다. 특히 

憲法裁判所制度를 채택하여 헌법재판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모든 종류의 국가권력

의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였다.91) 이러한 

1987년헌법에서는 제도의 구조만 놓고 보면, 과거와 같이 대통령이 국회나 사법

부위에 군림하면서 제왕적인 대통령으로 국가를 左之右之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

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비상조치를 발동하거나 국회를 해산하

는 강력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대통령 1인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국회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면 외형적으로는 독재나 권위주의체제가 아

닌 것으로 보일지라도 실제에서는 그 국가운영의 방식이나 행태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정부가 안고 있는 한

계이다.

89) 鄭宗燮(註 8), 206쪽 이하. 
90) 鄭宗燮(註 8), 209쪽 이하.
91) 鄭宗燮(註 8), 212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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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大統領制政府에서의 國政運營의 實際

(1) 大統領選出에서의 民主主義的 正當性 確保 失敗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 相對多數代表制度(plurality sys-

tem)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운데 득표수에서 1등만 하기만 하면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였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는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絶對多數代表制度(majority system)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민주주

의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인 다수결원리에 위반되어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한 노태우대통

령, 김영삼대통령,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 이명박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대

로 유지되고 있다.92) 이러한 투표방식은 과반수를 획득하여야 대통령에 선출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어렵고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대통령에 당선되기에는 쉽다고 생각한 정치세력에 의하여 유지되어 오고 

있으나,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에는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대통령선거에서 과반수미만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 운영하는 

정부가 국민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여 임기 내내 정당성에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든다. 즉 유권자의 다수는 당선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출범이나 국정운영은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 국회 내

의 세력분포에서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거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의 세력이 소

수인 경우(이른바 ‘與小野大’의 국회)에는 국회의 지지조차 이끌어내지 못하여 국

정운영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면 국회의 세력구도를 무리하게 변경하기 위

하여 야당소속의 의원을 강제로 여당소속으로 변경하게 하는 행위(이른바 ‘의원 

빼가기’)를 반복하였다.93)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권세력은 해당자에 

대하여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공천을 해주기로 하거나, 선거에서 빚을 진 것을 해

결하여 준다거나, 선거법위반사건이나 기타 뇌물 등 형사사건을 잘 처리하여 의원

직을 상실하지 않게 해준다고 하는 등의 회유를 하거나, 정부의 정보수집기관(예: 

92) 1987년 이후 역대대통령의 득표율을 보면 노태우 대통령 36.6%, 김영삼 대통령 42.0%, 

김대중 대통령 40.3%, 노무현 대통령 48.9%, 이명박 대통령 48.7% 득표율을 기록해 어

느 누구도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93)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이 여소야대정국에서 집권당을 다수당으로 만들기 위

해 동원했던 다양한 수단에 대해서는 金廷泫, “分占政府에 관한 憲法的 硏究”(博士學位

論文, 서울大學校 大學院, 2011), 256쪽 이하 참조. 



476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1호 (2012. 3.)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등)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사실을 폭로하

여(이에는 언론, 시민단체 등도 이용된다) 정치권에서 매장시킬 것이라는 등의 협

박을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94) 이와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 판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것에 큰 원인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선거에서 국민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 그 정당

성을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국민의 지지도를 통하여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감행하

게 된다. 즉 비록 국민의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항상 여론에 신경을 쓰게 되고,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여론(때로는 조작된 여론)에 따라가게 된다. 국가

를 운영함에 있어 大衆人氣迎合主義, 즉 포퓰리즘(populism)이 기승을 부리는 큰 

원인이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지지조차 낮은 경우에는 임기동안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

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국민의 전체이익과 공익을 창출하는 데 실패하고, 특정한 

부분이익을 국가이익으로 위장하게 된다.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

게 되고, 국가는 경쟁하는 부분이익들의 경쟁을 조절하여 국민전체에게 이익이 되

는 이익을 창출하기보다 특정한 부분이익에 끌려가게 되어 국가정책은 그 당시에 

목소리가 큰 세력의 이익에 의하여 지배되게 된다.

  오늘날 대통령제정부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통령 1인에게 국민의 대표성이 부

여되는 극단적인 경우이므로, 대통령의 선출에서 민주주의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이러한 대의민주주의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이다.95) 왜냐하면 대통령제

정부에서 대통령은 ‘선출된 군주’의 지위로 빠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데, 상대

다수대표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면 국민적 정당성이 없는 군주가 출현하

게 되기 때문이다.96) 이러한 것은 현재의 우리 대통령제정부가 노정하고 있는 문

제이기는 하지만,97) 본질에서는 대통령제정부의 문제는 아니고 선거방식의 문제

94) 鄭宗燮(註 56), 201쪽 이하.
95) 미합중국의 경우에도 직선에 가까운 간접선거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 본질에서는 상대

다수대표의 방식에 따르기 때문에 민주주의원리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있다.
96) 대통령제정부의 다수결주의(majoritarianism)에 대한 비판은 대표성의 정확성을 왜곡하

는 선거의 불균등한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 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한 대통령 선거에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하는 경우에 낙선자들이 얻은 모든 표는 통상 60% 이상이 된다. 

이러한 결과로 상대다수대표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한 대통령은 정확히 유권자의 소

수만을 대표하게 된다. M. S. Shugart/J. M. Carey(註 2), 30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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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선거방식이 대통령제정부의 현실을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

(2) 國政運營에서의 勝者獨食과 資源配分의 不公正

  한국의 대통령제정부에서 심각한 문제로 노정되어 온 것은 勝者獨食의 문제이

다. 즉 국정운영이나 자원배분에서 이긴 자가 모두 다 가지고, 진 자는 모두 다 

잃는다. 여기서 독식의 대상은 資源(resources)을 말하는데, 자원의 전형적인 것이 

權力과 돈이다. 국가내의 권력과 돈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세력이 대부분 가져

가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대통령은 그를 정점으로 하는 정치세력의 우두머리였는데, 

대통령선거에서 勝者인 세력이라 함은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과 대통령이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박정희정부, 전두환정부, 노태우정부, 이명박정부에서

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을 둘러싼 세력과 그들의 출신지역인 경북지역

을 의미하고, 김영삼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는 김영삼과 노무현을 둘러싼 세력과 

그의 출신지역인 경남지역을 의미하며(노무현정부에서는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한 

호남지역도 포함된다), 김대중정부에서는 김대중을 둘러싼 세력과 그 출신지역인 

호남지역(특히 전남지역)을 의미한다. 이들이 국가의 주요 공직과 정부투자기관의 

임원 등 국정운영에서 실질적으로 국가를 움직이는 권력의 중심부를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98) 국책사업과 국가예산을 대통령의 출신지역과 지지세력의 지역에 집

중적으로 편중되게 배분하여 집권세력과 그 지지세력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한 것

이다. 그리고 정부가 시장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官治經濟에서는 

국가권력이 시장의 주요기업이나 경제의 흐름을 통제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자

원의 배분도 국가가 개입하여 집권세력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시

장의 왜곡이나 실패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과 국가가 개입하여 시장의 기능을 왜

곡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므로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러한 승자독식의 실태에 그 바탕이 된 대통령선거의 승패를 보면, 승

97) 현행 대통령선거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상대다수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으로는 許

營, 韓國憲法論(서울: 博英社, 1999), 606쪽.        
98) 이와 같은 양상은 혼합제정부 가운데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한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Ezra N. Suleiman, “Presidentialism and Political 

Stability in France,” Juan J. Linz/Arturo Valenzuela(eds.), The 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 Comparative Perspective(Baltimore/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152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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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패자가 100 : 0의 비율로 승패가 난 것이 아니라, 승자가 40∼50%대를 점하

고 패자가 50∼60%대를 획득한 구도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에서는 승자가 아님에

도 상대다수대표의 방식에 따라 이겼다는 이유로 국가의 자원을 매우 불공정하게 

배분하고 그 이익을 거의 독식하였다. 자원의 배분에서 15점을 기준으로 하여 8 :

7로 승패가 갈린 경우에는 승자는 8을 가지고 패자는 7을 가지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지만,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자원의 배분에서 과반수의 지지도 얻지 못한 세

력들이 모두를 가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 그 모순은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이 결과 패자는 자기에게 정당하게 돌아와야 하는 몫을 잃게 되어 강한 박탈감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대통령의 선거는 대통령에 적합한 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돈을 놓고 모두를 잃느냐 모두를 먹느냐 하는 도박 같은 게임으로 변질되

고, 그 결과 대통령선거는 이해관계자들이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싸움판으로 변질

되었다. 대의민주주의의 이념과 목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오직 권력과 자원

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투쟁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이 선거이다.

  이러한 승자독식의 구도는 한국의 地域主義와 맞물려 지역주의의 병폐를 심화

시켰고, 사회갈등과 지역갈등을 더욱 고조시켜왔다. 한국의 지역주의는 역사적으

로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제정부에 의해 야기되어온 자원의 불공정한 배

분으로 인하여 강화되고 심화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원적 모순을 놔두

고 역사나 문화나 풍습 등의 관점에서 지역주의의 해소를 강조해봐도 이것은 문

제의 소재를 잘못 짚었기 때문에 지역주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대통령제정부에서도 승자독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가가 시장을 지배

할 수 없게 하고, 대통령의 인사권 등 자원배분과 관련된 권한을 남용할 수 없게 

하고, 국책사업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되지만, 현재와 

같은 대통령 1인에 의해 국가운영이 좌지우지되는 풍토에서는 이러한 장치를 만

들어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가령 대통령제정부에서도 야당과 聯政의 방식을 

통하여 국가를 운영하면 자원의 배분에서 불공정성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 

승자와 패자간의 갈등을 약화시킬 수 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일은 나타나지 않

고 있다.99) 김대중정부에서는 호남지역을 지역기반으로 한 김대중과 충청지역을 

99) 대통령제정부의 제도적 특성상 聯立政府가 현실화되는 것은 쉽지 않다. 대통령제정부

에서는 연립정부가 구성될 제도적 추동력이 약하다. 이러한 견해로는 Alfred Stepan/ 

Cindy Skach, “Constitutional Framework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Parliamentarism 

versus Presidentialism,” World Politics, Vol. 46, Issue 1(1993), 20쪽; Scott Mainwaring/ 

Timothy R. Scully(eds.), Building Democratic Institutions: Party Systems in Lat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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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한 김종필이 연합하여 국정을 서로 반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기로 하고 

세력연합을 시도하여 대통령선거에서 이겼으나, 김대중은 정권 내내 김종필을 배

제하기 위하여 권력투쟁을 하였다. 지역의 맹주들이 지역을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

한 것도 한국정치의 실패한 모습이지만, 그들 집권세력 내부에서도 자원의 독식을 

위해 서로간의 공존을 거부해온 것이 한국정치이다.  

(3) 權威主義的 國政運營

  1987년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정부에서는 과거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

었던 대통령제정부와 비교하여 권력남용의 위험이 큰 대통령의 권한을 폐지하였

지만, 국회를 해산하거나 비상조치를 발동해야 하는 상황은 한국 사회의 발전단계

에 비추어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대통령제정부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행태가 종래 권위주의적 대통령제에서

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민간

출신이었다는 점은 다르지만, 대통령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행태에서는 

과거 전두환정부, 노태우정부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무엇보다 국정운영에서 대

통령이 절대적인 존재로서 대부분의 결정을 다하고, 이와 같은 대통령의 권한행사

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통치에 권력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같

고, 비판세력을 제거하려고 하는 점도 동일하다. 

  자기 통치에 대하여 비판세력을 제거하는 방식이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하는 것

에 더하여 人民民主主義에서와 같이 자기를 지지하는 군중을 동원하여 공격하게 

하는 방법이 더 추가되었다. 국가권력을 동원하든 군중을 동원하든 비판세력에 대

하여 권력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독재이며 이는 민주주의와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 

민주화 이후 어느 정부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데 집중하였다. 

국가권력 내에서는 경찰, 검찰, 국가정보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감사원 등 

대표적인 권력기관을 장악하기 위하여 자파세력의 사람을 배치하고 기존 사람들

을 대대적으로 퇴출시켰다. 최근 들어 대통령의 정당지배력이 약해지고 있긴 하지

만,100) 역대 대통령들은 재임기간 중 정당을 새롭게 창당하고 정당의 당수를 겸직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33쪽; 양건, “87년 헌법의 현실과 개헌의 필

요성 및 방향,” 양 건(외),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23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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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공천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친위세력을 구축하는 데 정당을 악용하였다. 이와 

같은 후진적 행태는 정당을 朋黨化 또는 私黨化하였고, 정당정치의 발전을 가로막

았다. 이러한 정당 안에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

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101) 

  이와 동시에 방송사와 언론사를 장악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들을 자기 사람으로 

교체하고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등 각종의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집권세력의 영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의 지지

세력을 동원하여 人民裁判을 하듯이 군중으로 하여금 공격을 하게 하여 大衆獨裁

의 수법도 동원하였다. 특히 권력투쟁을 위하여 세력을 민주와 반민주, 보수와 진

보 등 극단적 이분법으로 대치시켜 黨派性을 구축하고, 자기 진영을 공고히 하여 

집권세력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확보한 공간에서 집

권세력은 자기 정파적 이익과 사적 연고로 국가를 운영하고, 부정과 부패를 저지

르고 국가의 공적 자원을 자기 세력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시켰다. 공

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남용하여 職業公務員制度의 근간을 변질시키고, 거대한 자

금이 소요되는 國策事業을 자기 세력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등에서 

국가자원의 배분에 있어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였다. 이는 국가의 기능을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발전의 생산

력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것은 대통령제정부가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대통령제정부가 현실에서 여전히 대통령 1인을 정점으로 하여 그 

추종세력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私的 政府(private government)로서의 성격을 탈피

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언제나 강대한 것이어서, 권력의 남용은 정부영역에

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영역에까지 확장되어 있다. 공기업뿐만 아니라 대

기업의 임원, 금융기관의 임원 등에서 더 나아가 그보다 낮은 자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선거는 헌법이 정하는 국가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으

로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이익집단들간에 그 이익을 옹호

하고 실현할 대표선수를 내세워 권력을 장악하는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변질되었

다.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직업공무원제도하의 공무원들만 아니라 통상의 

100) 대통령의 정당지배력이 약화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金廷泫(註 92), 240쪽 이하 참조.
101) 鄭宗燮(註 56), 197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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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도 자기 이익이 유지되는가 빼앗기는가 하는 문제가 되고, 기업의 경우

에도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는지 손해가 돌아오는지 하는 문제로 된다. 이렇게 

되면서 국민 전체이익을 추구하고 실현해야 할 국가가 부분이익을 추구하고 실현

하는 집단의 이익추구수단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역대 정부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안간힘을 쓴 이유도 집권세력이 저지른 비

리를 숨기기 위하여 자기 세력이나 자기에게 우호적인 세력이 다음 정권을 장악

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세력이 다음 정권을 창출하지 못하면 그 동

안 숨겨졌던 부정과 비리들이 드러나게 된다. 각 정권마다 정권말기에 서류를 폐

기하고 흔적을 숨기고, 권력기관에 자기 사람을 계속 두어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

를 덮어주게 하려고 한 시도들이 이러한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4) 國政運營과 政策失敗에 대한 問責 微弱

  1987년 민주화 이후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에 이르기

까지 국민의 칭송을 받고 퇴임한 사람은 없다. 그를 지지하는 정치세력과 그 정권

동안 이익을 가져간 세력이나 사람들은 자기세력의 보스를 칭송하고 추종할지 모

르나 그 외에는 국민에게 모두 외면을 당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정부에서 저지른 정책의 실패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단임으로 자기 임기동안 권력을 남용하다가 

물러나면 그뿐이다. 연임이면 차기 선거에서 문책할 수 있지만, 단임이기 때문에 

선거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102) 임기 중에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것도 국회의 의석 분포 때문에 쉽지 않을뿐더러 직무상의 위법행위만이 

탄핵사유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다.103) 의회주의제정부에서 행정부의 정책 실

패나 국정운영의 실패가 있으면 바로 책임을 묻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과

는 대조적이다. 차기 선거에서 집권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때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집권당이 아닌 집권당의 새로운 후보일 

102) 단임제 대통령의 무책임성에 관한 보다 더 상세한 논의는 J. J. Linz(註 8), 16쪽 이하 

참조.
103) 탄핵제도의 지배원리는 민주주의원리와 법치주의원리이다. 어떠한 원리에 비중을 두

느냐에 따라 민주주의 모델, 법치주의 모델, 균형모델 등으로 탄핵제도는 제도화될 수 

있다. 이 중 민주주의 모델의 경우에는 탄핵의 사유가 위법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정

치적인 책임도 포함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정종섭, “탄핵제도와 헌법

디자인,” 법과 사회, 제30권(2006), 141쪽 이하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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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란 시각도 있다.104)

  이러한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는 대통령의 임기를 연임하게 하여 1차 재직기간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만, 2차 재임기간

동안의 국정운영의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책임을 묻

는 시스템이 허술하여 민주화이후에도 각 정부마다 국민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

책임한 국정운영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국정운영의 파행에 대해서는 직업공무원

제도에 기초한 관료가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권력통제의 메커니즘이지만, 인

사권을 통하여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의 잘못된 정책이라도 이에 동조할 사람만 중

요한 자리에 승진시키고 배치하여 공무원조직을 정치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통

제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5) 地域主義의 弊端 深化

  한국의 대통령제정부는 지역주의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고, 이 문제로 

인하여 사회의 통합은 점점 어렵게 되고, 정당시스템이나 정치문화도 발전하지 못

하고 있다. 지역주의는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민속적 특성 등을 말하는 것이 아

니라, 집권세력이 어느 지역에 기반을 두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자원 배분에서 공

정하지 못하고, 집권세력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 자원이 편중되어 배분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연고는 대통령이 어느 출신인가 하는 점이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한다. 자원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權力과 財源의 배분인데, 이는 권력의 

배분은 인사권으로 이루어지고, 재원의 배분은 국책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이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일이 증명할 

필요도 없이 한국 사람이라면 체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다. 박정희정부, 

전두환정부, 노태우정부, 이명박정부에서는 경북출신, 김영삼정부에서는 경남출신, 

김대중정부에서는 호남출신, 노무현정부에서는 경남출신과 호남출신이 주로 국가

의 중요 요직에 발탁되고 그 지방 출신이 공직에서 승진도 하고 이익도 보았다. 

이러한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에서의 능력주의를 왜곡시키고 그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이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거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

는 국책사업 등에서도 대통령의 지역연고가 있는 지방에 집중 시행되어 결국 국

가의 재정이 적절하게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집중 지출되어 다른 지

역에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105) 이러한 행태가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출생

104) J. J. Linz(註 8),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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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또는 연고가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각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누적되어 

정당도 그러한 기반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국회의원선거도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에 상관없이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당소속이면 그 지역에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106) 이러한 구조에서는 정책정당은 물론이고 전국적 

수준의 정당도 형성되기 어렵고, 정당은 외형만 정당의 모습을 띨 뿐 지역이나 특

정 연고를 기반으로 하여 그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조직된 패거리집단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것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정당이 실패해오고 있는 가

장 큰 원인이다. 

  이러한 한국의 지역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대통령과 

그를 옹립한 집권세력이다. 이 결과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선거는 원래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권력과 재원을 차지하기 위한 지역주의적 권력투쟁과 

이권투쟁의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그 결과는 사회통합을 가져오기보다는 사회

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되었다.

(6) 煽動 政治의 危險

  의회주의제정부에서는 정치인의 충원이 지방자치선거와 국회의원선거들을 통하

105) 역대 정부에서 국가의 부를 집권세력의 기반이 되는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배분하는 

행위는 국책사업, 지방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통상은 행정부의 사

업으로 이러한 것이 추진되었지만,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의 왜곡된 자원배분을 바

로 잡는 일이 발생하자 급기야 특정 사업을 단행 법률을 제정하여 못을 박아 정권이 

교체되어도 변경하기 어렵게 만들어 두는 사태로까지 나아갔다. 그리고 이런 단행법

률에 특별회계의 규정까지 두어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오류를 바로 잡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한 예가 2004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정

책과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만들어 추진하고 2006년 9월에 제정한 ｢아시아문

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다.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고 정하고 

그 지원예산을 국가예산의 특별회계로 하도록 법률에 못을 박아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 법률이 제정된 후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

역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

을 제정하고 그 법률에 국가의 특별회계로 지원하도록 못을 박아야 한다는 요구들이 

확산되었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 그 동안 행해진 지역주의에 기반한 자원배분의 왜

곡과 국가작용의 왜곡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예를 통해서도 지역주의에 기반한 자원배분의 왜곡이 국가발전을 저해하

고 심각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이 잘 드러나는데, 이를 더욱 심화

시키는 것이 지역주의에 기반하여 작동하는 한국의 대통령제이다.    
106) 지역감정에 따른 지역투표현상과 그 분석에 대해서는 金廷泫(註 92), 242쪽 이하를 보

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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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해지고 이 과정에서 평가된다. 그리고 이렇게 충원된 정치인 가운데 정치지

도자로서 평가를 받으려면 여러 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 평가도 받고 국

회 내에서 정치인들에게도 평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총선에 의하여 국회의 정치

지도자 가운데 다수당 당수나 국회에서 선출된 리더가 수상으로 되면, 그가 추진

하는 정책이나 행동이 예측가능하다. 그리고 그의 정부운영이 잘못되면 국회에서 

내각불신임을 하고 총선을 다시 실시하여 정부를 다시 구성하면 된다.107)

  대통령제정부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없기 때문에 변동하는 정치상황에 따라 국

정운영 능력이나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등장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

이 크다. 오늘날 선거는 갈수록 선거기술자들의 기획과 기술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자는 이러한 기획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정운영의 능력이나 자질, 

경험이 부족한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국가실패는 明若觀火하다.  

VI. 結  論

  어떤 국가를 디자인함에 있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권력구조를 어

떻게 디자인하는가 하는 문제가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이다. 이는 한편으로 어떤 

공동체에 있어 어떠한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 하는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된 문제

이기도하다. 이 문제는 1인의 군주에 의한 통치인 君主政, 공동체 내의 다수 현인

들에 의한 통치인 貴族政, 공동체의 다수 구성원에 의한 民主政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오랜 이론적 연구의 축적과 

또 현실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오늘날에는 민주정을 구체화시키는 형태로 代議政

府에 도달하였다. 이 대의정부에서도 이를 실현하는 더 구체적인 형태로 논의되어

온 것이 議會主義制政府, 大統領制政府, 混合制政府이다. 이러한 정부형태는 이론

적으로만 논의되어 온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제 이를 채택하여 적용

하여 왔다. 

  그런데 오늘날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를 보면, 어떤 공동체의 특징과 상황에 무

107) 의회주의제정부에서의 행정부의 구성과 해산에 관한 연구로는 Michael Laver/Kenneth 

A. Shepsle, Making and breaking governments: cabinets and legislatures in parlia-

mentary democracies(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참조.



韓國에서의 大統領制政府와 持續可能性 / 鄭宗燮   485

관하게 어떤 경우에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좋은 정부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다수가 찬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좋은 정부’는 보

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동체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가

장 적합한 정부형태를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특정 공동체의 

경우에도 사회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어떤 시기에 적합했

던 정부형태도 사회가 다른 발전단계에 들어선 경우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고 

그 단계에 적합한 정부형태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정부형태에서도 어떤 제도도 완전무결한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다. 문제는 구체적인 특정 공동체에 따라 장점이 잘 발휘되는 경우도 

있고 단점이 심한 모순을 노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떤 시기에는 

대통령제정부로 국가의 성공을 가져온 경우에도 다른 시기에는 실패를 가져온 경

우도 존재한다.

  한국에서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제정부를 채택하여 한국 사회를 발전시킨 시기가 있었다고 하

더라도 그 제도의 단점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약한 것

인지 아니면 그로 인한 모순이 점점 심화되어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국가

의 성공을 가져오기 어려울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

문에 일정한 시기에 대통령제정부가 적합하다고 주장한 경우에도 그 이후 다른 

시기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연구자의 신

조의 문제도 아니다. 이 점은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를 할 때 필히 유의하여야 할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헌법을 제정한 이래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정부를 채

택하여 왔다. 대통령제정부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형태에서 점점 약

한 형태로 개선되어 왔고 과거의 대통령제정부의 형태와는 달리 제도적으로는 장

기집권이나 독재를 가능하게 할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졌지만,108) 대통령제정부의 

본질적인 徵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대통령제정부형태는 건국 당시의 혼란한 상황에서 이승만대통령이 강

108) 현행 대통령제는 제도의 면에서는 과거와 같이 대통령의 독재를 가능하게 요소는 줄

어들었지만, 시스템정합성(Systemmäßigkeit)의 면에서 보면 부정합의 요소가 적지 않

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鄭宗燮, “韓國의 大統領制 政府形態: 그 制度와 現實,” 鄭

宗燮(註 85), 171쪽 이하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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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리더십을 창출하여 사회의 혼란을 줄이고 위기의 한국사회를 통합해간 기능

을 하였고, 박정희대통령은 1960년대 低發展의 수준에 있는 사회를 開發獨裁의 

방법으로 사회를 이끌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해낼 수 있게 한 것에는 상당한 

효능을 발휘한 점이 있다. 공동체가 혼란과 위기의 상황에서 사회의 통합이 절실

한 경우와 사회생산력이 낮은 사회를 동원체제로 이끌어내어 고도성장을 달성하

는 것에서는 대통령의 1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대통령

을 선출하면 대통령제정부가 가지는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다.

  그러나 1인의 대통령에게 기대를 과도하게 거는 것은 곧 國家權力의 個人化를 

초래하게 되고,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의 반대 이면에서는 자유가 침해되고 민주주

의가 저해되는 면도 동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국가권력이 기능적으로 작동하지 않

고 개인의 주관적 요소에 의해 작동함으로 인하여 그 나라의 정치문화는 권력의 

개인화와 메시아주의적 성격을 유지하게 된다. 이는 독재와 권위주의를 배태하게 

하는 요소일 뿐 아니라 ‘權力의 制度化’도 어렵게 하고 권력남용의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위험이 높아 立憲民主主義 사회로 나아가는데 큰 장애가 된다. 국가권력

이 개인화되면 대통령제정부에서는 국정운영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소수 집

권세력에 의한  獨斷이 발생하고, 이러한 독단이 사회의 자원배분에 개입을 하게 

되면 국가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갈등을 초래하고 국가권력의 비호

를 받는 부정과 부패도 발생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자원배분의 왜곡은 

바로 地域主義의 병폐를 불러왔는데, 이러한 지역주의는 대통령제정부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어 오랫동안 국가와 정치제도, 정당제도 등 모든 시스템을 왜곡시켜왔

을 뿐 아니라 사회갈등도 불러왔다. 

  민주화 이후에 정권이 4차례 교체되었음에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

하는 행태는 바뀐 것이 없고, 지역주의의 폐단도 여전하다. 4명의 대통령이 모두 

국민에게 외면을 당한 것은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국회도 무시한 

채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만 데리고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에 제일 큰 원

인이 있었다. 이러한 것은 대통령제정부의 운용에서 나타난 현실의 문제이지만, 

대통령 개인의 성찰과 반성에 호소하거나 헌법개정이 아닌 법률로 이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길은 찾기가 쉽지 않다. 대통령이 바뀌면 공기업은 물론이고 회사 

또는 은행 등의 임원까지 청와대의 영향으로 바뀌고, 사외이사나 공원관리인의 임

명에까지 청와대의 영향력이 미친다. 이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우리가 오랫동

안 체험하여 알고 있는 사실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자기사람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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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채워나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공직은 정치적으로 오염되었

고, 공무원들은 정치화되어 권력의 변동에만 신경을 쓰는 상황으로 되어 직업공무

원제도도 거의 붕괴된 상태이다. 새로운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면 공무원의 인사권

을 행사하여 능력에 따라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파세력의 사람이나 집권세

력에 우호적인 사람을 승진시키고 그러하지 않은 사람들은 좌천시키거나 아예 공

직에서 쫓아내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정부에서 공히 반복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것은 민주화 이전에 독재나 권위주의체제라며 비판하던 것을 여전히 반

복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선거든 대통령선거는 국가권력의 사유화의 도구로 전락

하였다. 어느 정부도 권력의 勝者獨食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선거에서 이긴 

세력이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은 국민이 인정한 것이라고 우기고, 이것이 바로 선거

의 기능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민주화를 주장한 세력이 과거 독재와 권위주의체

제에서 노정하던 행태보다 더 反民主的이고 權力鬪爭的 성격을 노정해오고 있는 

것이 민주화이후 자칭 ‘민주세력’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노정한 행태이다. 

  이런 현상은 많은 경우 대통령제정부를 유지한 채로 국정을 운영하고, 이에 더

하여 국가권력을 국가이익과 국민의 전체이익의 실현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여 쟁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승자의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기 때

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선거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을 가장 

잘 수행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사유화할 수 있는 국가권력을 놓고 이를 차지

하기 위한 권력투쟁으로 변질되었다. 이리하여 민주화 이후에 한국 사회는 더욱 투

쟁적으로 되었고, 여기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사회발전을 심대하게 저해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제정부는 제도적으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성숙한 민주주의사회와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시

민사회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1인의 대통령의 주관적 리더십이 국가를 이끌어

가는 시스템은 더 이상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메시아는 나타나지도 

않을뿐더러, 잘 발전한 사회에서는 메시아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 ‘哲人王’(philos-

opher-king)을 기다리는 것보다 제도를 잘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정의 운영

에서 대통령 1인의 판단에 의존하거나 소수의 집권세력의 독단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운영에서 리스크가 매우 높은 것이다. 의회주의제정부에서는 1인의 판단에 의

한 국정운영이 거의 있을 수 없고, 정치세력들은 의회의 의석 비율만큼 정치적 지

분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집권세력이 국정운영에서 실패하는 경우에 의회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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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불신임하여 즉각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대통령제정부에서는 다음 선

거까지 국정운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으나 의회주의제정부에서

는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를 만들어 낼 수 

있다.109) 국정운영이나 자원의 배분에서도 의회주의제정부에서는 집권세력의 恣

意에 의해 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른바 ‘韓國의 地域主義’의 폐단은 방지

할 수 있다. 다수당인 승자는 독식을 할 수 없고 다수당으로서의 자기 지분만큼 

목소리를 가지고, 소수당은 그들의 의석만큼 목소리를 내면서 견제하기 때문에 승

자독식구조에 바탕을 두고 작동하는 지역주의가 더 이상 기승을 부리기 어려워진

다. 그리고 의회주의제정부에서는 1인의 대통령만 바라보는 정치문화가 사라지고, 

다수의 정치참여자가 논의하고 토론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회의 권위

주의문화도 약화된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발전적인 경로를 따라 순조롭게 이행하지 못하고, 사

회 갈등과 분열, 국정의 대통령1인과 집권세력에 의한 독단적 운영, 지역주의에 

의한 국정운영과 정치제도의 왜곡, 지역주의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에 따른 지역

과 사회구성원간의 갈등, 집권세력들에 의한 부정과 부패의 반복, 국가운영에서의 

리스크의 증대, 승자독식의 구조와 문화의 심화 등을 초래한 것에는 대통령제정부

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사회로 나아가고 국정운영이 정상화되고, 국정운영의 리스크와 사회의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대통령제정부형태를 폐지하고 사회 구성원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고, 위의 폐단을 줄일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투고일 2012. 2. 13.      심사완료일 2012. 2. 28.    게재확정일 2012. 3. 9.

109) 이와 관련하여 G. Sartori는 ‘의회주의제정부의 위기는 단지 정부의 위기에 그치며 체

제의 위기에는 이르지 아니한다’는 의회주의제정부의 지지자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

러나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를 통하여 ‘많은 경우에 쿠데타는 무능하거나 인기 없

는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일반화에 이르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

는 대통령제정부의 가능한 대안으로 의회주의제정부 이외에도 혼합제정부(semi-presi-

dentialism)를 고려할 수 있으며, 혼합제정부는 대통령제정부에서의 경직성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대통령제정부에서 결여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G. 

Sartori(註 1), 93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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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Presidentialism and Its Sustainability

Chong, Jong-Sup*

110)

  This article explores the valid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presidential 

government that is adopted by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Despite the democratization in politics and human rights in 1990s and the 

change of government for four times, Korea still holds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These are the consequence of the following issues: the 

Korean society’s incapability of carrying out democratic development, conflicts 

within the society, the arbitrary operation of the government by a president and 

his presidential administration, the failure of country’s affairs due to Korean 

“regionalism/localism” regarding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communication 

among citizens, distortion of civil service system, the “winner-takes-all” social 

ideal and others. Furthermore, Korea’s authoritarian tendency embedded within 

its political sphere and frequent corruptions and embezzlement done by a president 

and politicians also restrain the development of “true” democratic society. 

  This article proves that these reasons significantly contribute the practicality of 

Korea’s current presidential government. However,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neither by the individual-level apologies of politicians nor through legislation 

that Korea should repeal its presidential government and seek to find a proper 

and practical form of a government that can encompasses its unique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properties. The possible forms could be something similar to 

the semi-presidentialism or the parliamentarism.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current Korean presidentialism is difficult to remain valid for the administration 

and social development of Korea in the near future and therefore,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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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is questionable. 

Keywords: presidentialism,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presidentialism, semi-presi-

dentialism, parliamentarism


